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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은 근로자의 임금불평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 1998-2014년 노동조합 임금효과의 임금분위별 변화추이 분석

김 창 오*

본 연구는 1998년 이후 노동조합이 우리나라 근로자의 임금불평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규명하기 위
하여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1998-2014년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사용하여 임금분위별 노조조직률과 노조임금
효과의 변화추이를 기술하였고, RIF 회귀분석모형을 통해 지니계수로 측정되는 임금불평등에 대한 노동조합
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노조조직률은 0.5분위 이상 중상위 임금근로자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2000년
후반에 들어 점차 0.7분위 이상 고위 임금근로자에게로 집중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임금분위별 노조임금효
과는 0.4분위 이상 중상위 임금근로자에 한하여 유의하였으며 0.7-0.8 분위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조합은 2006년까지 전체 임금분포의 지니계수를 0.01∼0.053 정도 유의하게 낮추었으나, 이와 같은 임금
평준화 효과는 2007년 이후 크게 감소하여 통계학적 유의성을 상실하였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노동조
합은 전체 근로자의 임금불평등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미약하며 앞으로 이중노동시장의 확대 경향과 함께 저
소득 비노조부문의 임금을 하락시키는 불평등 증가효과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 향후 노동조합이 공정한 분배
에 대한 사회정의를 확산시키는 주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노동계급을 넘어서는 이해관계의 재인식
과 사회운동과 연관된 집합행동과의 결합이 보다 중요할 것으로 평가된다.

Ⅰ. 서론

일찍이 우리나라는 고도성장과 낮은 불평등을 동시에 이룩한 유례없는 국가로 잘 알려져 왔다

(Fields & Yoo, 2000). 하지만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한국사회에서 소득불평등은 급격히 증가하였

으며, 이는 비정규직으로 대표되는 이중 노동시장(dual labor marker)과 그에 따른 임금불평등에

의한 결과로 이해되고 있다(Jones & Urasawa, 2014). 2014년 현재 우리나라의 임금 90/10분위 비

율은 4.71으로 OECD 국가 중 세 번째로 높다. 우리나라에서 비정규직은 정규직으로 가는 가교

(bridge)이기보다는 함정(trap)에 가까운 특성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이와 같은 임금불평등은 한동

안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남재량·김태기, 2000; 성재민, 2014).

임금불평등은 임금결정에 관련한 시장요인과 제도요인 모두에 기인한다. 이중 노동조합은 1980

년대 이후 전 세계적으로 증가한 임금불평등을 설명하는 중요한 제도요인으로 활발히 연구되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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왔다(Hildreth, 1999; Mosher, 2007; Jacob & Myers, 2014). 대표적으로 Card(2001)는 1970년부터

1990년까지 미국에서 발생한 임금불평등의 15-20%는 이 시기에 감소된 노동조합 조직률로 설명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대체로 영국, 미국, 멕시코 등에서 이루어진 실증연구들은 노동조합의 유의

한 임금불평등 감소효과를 보고하고 있다(Freeman & Medoff, 1984; Leslie & Pu, 1995; Fairris,

2003). 임금불평등을 하위계층과 상위계층 임금효과로 나누어 분석하였을 때 노동조합은 특히 상위

10% 근로자에 의한 임금불평등을 완화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DiNardo et al., 1996).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같은 노동조합의 임금평준화 효과는 유의하게 관찰되고 있는가?

비록 많은 연구자에 의해 노동조합이 성별, 생산직·비생산직 또는 정규직·비정규직의 임금 격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으나(이정우·남상섭, 1994; 김유선, 2003; 김기승·김명환,

2013; 김정우, 2014), 노동조합이 전체 근로자의 임금분위별 임금분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

는 많지 않았다(강승복·박철성, 2014). 특히 2000년대 이후 노동조합 임금효과의 변화추이를 체계적

으로 분석한 연구는 쉽게 찾아볼 수 없었는데, 이는 1998년 외환위기 이후 한국에서 이중 노동시장

에 따른 임금불평등이 매우 중요한 논의로 등장하였음을 고려하였을 때 이에 대한 노동조합의 효

과가 총체적으로 검증되지 못한 것은 다소 의외라 하겠다.

본 연구는 노동조합이 1998년 이후 우리나라 근로자의 임금불평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진행되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1) 1998년부터 2014년

까지 임금분위별로 노동조합 조직률과 임금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분석하고, 2) 한국사회에서

노동조합이 지니계수로 측정한 전체 근로자의 임금불평등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를 보여줄 것

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임금불평등 중재를 논의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해 노동조합의 이해관계가 결코 조합원 내에 국한되어 있지 않음을 보여줌으로 노동

조합의 관심을 사회정의와 관련된 시민사회적 의제로 확대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Ⅱ. 이론적 논의 및 연구의 분석 틀

1. 노동조합의 임금효과

우리나라에서 노동조합의 임금효과는 노동운동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1987년 이후 유의한 현상으

로 관찰되고 있다. 1970-1980년대 직종별 임금자료에 대한 시계열 연구에 따르면, 노동조합의 임금

효과는 노동운동의 강도와 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976년에 1.8%, 1981년에 0.5%, 1986년에

–1.4%였으나 1988년에는 8.4%로 크게 상승하였다(배무기, 1990). 1990년 이후 분석에 따르면 노동

조합의 임금효과는 0-4% 수준으로 꾸준히 유지되다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또 다시 7-8%대로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류재우, 2005). 두 시기에 이루어진 노동조합 임금효과의 급증은 각각

서로 다른 요인으로 설명된다.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1989년 노조조직률은 19.8%로 최고점을

기록하였으므로 노동조직의 권력자원(power resource)이 임금효과를 주도한 것으로 추론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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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Jacob & Myers, 2014). 반면 1997년은 노조조직률이 10% 초반으로 하락했던 시기로 노조조직

률 보다는 경제위기 이후 증가된 단체교섭(collective bargaining) 능력에 의한 것으로 설명된다.

Lewis(1963)의 연구에 의하면 노동조합의 임금효과는 경기변동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어 제2차 세

계대전 이후 호황기 때는 5% 수준이었으나, 1930년대 대공황 시기에는 25%로 매우 크게 증가하였

다고 하였다. 이는 노동조합이 호경기 때 임금을 인상시키기 보다는 불경기 때 임금인하에 저항하

는 힘이 더 두드러진다는 사실을 시사하는 것이다(이정우,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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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1986-2013년 6개 국가의 노동조합 조직률 변화추이 (고용노동부, 2014)

2. 노동조합의 임금불평등

노동조합의 임금효과는 불평등 연구에서 매우 중요한 주제로 다루어져 왔는데 이는 노동조합에

서의 임금결정이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전체 근로자의 임금 수준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경제학자들은 이를 파급효과(spillover effect)와 위협효과(threat

effect)로 흔히 대비하여 설명하곤 한다(Western & Rosenfeld, 2011). 시카고 대학의 Milton

Friedman(1962)은 노조부문의 임금인상이 해당 부문의 고용을 감소시키고, 이로 인한 실업자가 비

노조부문으로 이동함으로 결과적으로 저소득 비노조부문의 임금이 하락하는 불평등 증가효과

(inequality-increasing effect)가 발생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파급효과는 노동조합 조직률이 중상

위층 근로자에서 보다 두드러지고 이에 따라 노동조합의 임금효과가 중상위층 근로자에게 집중되

어 나타날 경우 보다 분명하게 나타나게 된다. 또한 노동조합의 파급효과는 미국, 영국, 캐나다와

같이 기업별 노조체계에서 보다 잘 설명되는데, 유럽과 같이 산업별 또는 국가 수준의 중앙단체교

섭이 이루어지는 경우 노조부문과 비노조부문을 명확하게 구분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Card et al.,

2004).

이에 반하여 위협효과란 근로자들의 잠재적인 조직결성 위협에 비노조 기업주가 사전적으로 대

응하여 비노조부문의 임금을 상승시키는 효과를 뜻한다. 이는 사용자들이 노조결성으로 인해 초래

되는 노동비용 상승과 경영재량권 제한 등을 회피하기 위한 합리적인 선택으로 간주된다. Western

과 Rosenfeld(2011)은 이에 대한 이론을 발전시켜 노동조합이 공정한 분배에 대한 윤리적 규범



- 4 -

(norm)을 확산시킴으로 전체 근로자의 임금불평등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진다고 설명한다. 역사

적으로 노동조합은 1) 대중적 발언을 통한 문화적 경로(예를 들어, 노동조합중심 지역운동), 2) 사

회정책을 통한 정치적 경로(예를 들어, 최저임금제, 의료보장제도 지지), 3) 노동시장을 통한 제도

적 경로(예를 들어, 중앙임금협상) 등을 통해 윤리경제(moral economy)의 규범을 전체 근로자에게

확산시키는데 기여하였다. Western과 Rosenfeld(2011)에 따르면 1970년대까지 미국사회에서 노동조

합은 모든 사람들의 공공선에 기여하는 조직으로 받아들여졌으며, 그 결과 비노조 기업들은 노동

조합에서 이루어지는 임금협약의 내용을 주의 깊게 지켜보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한다. 하지만 이와

같은 윤리적 규범은 1980년대 신자유주의를 대표하는 워싱턴 컨센서스(Washington Consensus)의

등장과 함께 점차 쇠퇴하였으며, 이와 같은 변화는 많은 학자들에 의해 1980년대 이후 미국에서 심

각해진 임금불평등을 설명하는 주요 요인으로 보고되고 있다(Card, 2001; Jacob & Myer, 2014).

3. 본 연구의 가설과 분석틀

가. 연구가설

우리나라에서는 이와 같은 두 가지 상반된 이론 중 어떠한 이론을 통해 노동조합과 임금불평등

의 관계를 보다 적절히 설명할 수 있는가? 한국사회에 보다 적합한 설명 틀을 찾기 위해서는 다음

과 같은 우리나라에서 독특하게 관찰되는 상황적 맥락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한국

에서 노동조합 조직률은 10% 수준으로 국제수준 평균조직률 32.0%을 크게 밑돌고 있으며(Hayter

& Stoevskar, 2011), 이 비율은 1998-2014년 기간 동안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둘째, 한국의

노동조합은 대기업 위주로 조직된 기업별 노조체계로 단체교섭의 중앙화와 조정 정도가 매우 낮다.

OECD를 포함한 35개 국가에 대한 조사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단체협약 적용률은 12%로 조

사 대상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하였다(Venn, 2009). 셋째, 한국 노동시장에서 비정규근로자가 차지

하는 비중은 세계 최고수준으로 매우 강한 이중 노동시장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Jones &

Urasawa, 2014). 2015년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자료에 따르면 전체근로자의 32.0%가 비정규근로

자이며 이들 중 92.6%가 열악한 근로조건에 있는 한시적·비정형근로자로 분류되고 있다(통계청,

2015). 또한 2007-2015년 기간 동안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비율은 63.5%에서 54.1%로 오히려

감소하여 두 집단의 임금격차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통계청, 2008; 통계청, 2015). 하지만 비정규직

의 노동조합 조직률은 2.9%에 불과하여 노동조합을 통한 임금평준화 효과를 기대하기가 쉽지 않

다. 넷째, 2007년 시작된 비정규직 보호법에 의한 비정규근로자 감소는 대부분 300인 이상 사업장

에서 이루어졌다. 300인 이상 사업체에서 비정규직 비율은 15% 감소한 반면(2008년 17.3% → 2012

년 14.7%), 동기간 300인 미만 사업체에서는 거의 변화하지 않았다(30-299인 사업체 28.1% →

28.1%, 30인 미만 사업체 39.8% → 39.7%). 결국 2000년 후반에 들어서 ‘대기업=정규직’과 ‘중소기

업=비정규직’으로 공식화되는 노동시장의 이중화(dualism)는 더욱 심화되는 추세에 있다.

이와 같은 특징들은 모두 노동조합의 임금균등화 효과가 충분히 나타나지 못하게 하는 조건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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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우선 중앙단체교섭은 임금표준화(wage rate standardization)를 통해 동일한

직무를 수행하는 노동자들 사이의 임금격차를 축소시킬 뿐 아니라 공정한 보상에 대한 윤리적 규

범을 전체 시장에 확대시킴으로 임금불평등을 완화시키는 중요한 기전이다. 하지만 단체협약과 고

용보호에 대한 OECD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노동조합의 단체협약을 통해 법령 이상의 고용보호

를 기대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국가로 분류되어 있다(there are very few, if any, cases where

collective agreements contain provisions more generous than those in legislation; Venn, 2009,

pp.17). 또한 점차 심화되는 노동시장의 이중화는 Milton Friedman이 주장하는 파급효과를 유력하

게 하는 중요한 조건이 된다. Milton Friedman의 가설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1) 우선 노동시장이

중상위임금 노조부문과 저임금 비노조부문으로 구별되어야 하며, 2) 다음으로 근로자의 임금인상이

노조부문에 한정하여 발생되어야 한다. 불행히도 1998년 이후 한국에서는 정규직 노조부문(노조조

직률 12% 수준)과 비정규직 비노조부문(노조조직률 3% 수준)으로의 구별이 시작되었으며, 특히

2008년 이후에는 대기업 정규직 노조부문(300인 이상 사업체 노조조직률 2008년 45.4% → 2013년

47.7%)과 중소기업 비정규직 비노조부문(100-299인 사업체 노조조직률 2008년 13.6% → 2013년

8.6%)으로 나누어지는 노동시장의 이중화가 더욱 심화되는 경향이 관찰된다(김정한 등, 2009; 박종

희 등, 2014).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실증적 관찰을 통해 노동조합의 임금효과가 중상위소득 계층

에 집중되어 발생하는 것이 확인된다면, 우리는 앞으로 한국사회에서도 Milton Friedman이 우려했

던 노동조합의 불평등 증가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결국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제시하고 이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1) 1998년 이후 이중 노동시장의 심화 경향에 따라 노동조합 조직률은 점차 중상위 임금계층으

로 이동하였을 것이다.

2) 임금분위별로 상이한 노동조합의 분포는 중앙단체교섭을 기대하기 어려운 기업별 노조 환경

에서 임금분위별로 상이한 단체교섭 능력으로 파편화될 것이다. 즉, 노동조합의 한계임금효과

(marginal income effect)는 중상위 소득계층에서 증가하고 저소득계층에서 감소하는 방향으로 변

화할 것이다.

3) 이와 같은 노동조합의 조직률과 한계임금효과의 임금분위별 차이는 주로 파급효과를 통해 전

체 근로자의 임금분포를 불평등하게 만드는데 기여할 것이다. 즉, 노동조합은 지니계수로 측정한

전체 근로자의 임금불평등 수준을 점차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할 것이다.

나. 연구 분석틀

[그림 2]는 이상의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연구 분석틀과 방법론을 도식적으로 표현한 것이

다. 본 연구에서는 가장 먼저 1998-2014년 기간 동안 임금분위별 노조조직률의 추이를 기술하고,

몇 가지 이중 노동시장 관련지표들(예들 들어, 비정규근로자 비율,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비율

등)과의 상관성을 간략하게 비교·검토할 것이다. 다음으로 임금분위별 한계임금효과의 추이를 기술

하기 위하여 조건부 분위회귀분석(conditional quanti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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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된 조건부 분위회귀계수(conditional quantile coefficient, CQC)의 변화추이를 기술할 것이다.

이때 CQC로 표현된 노동조합의 한계임금효과가 초기업 노조조합원 수 비율, 노사분규 건수, 근로

손실일수 등 단체교섭 관련지표들과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간략히 고찰하도록 한다. 다음으로 노동

조합의 가입이 1998-2014년 기간 동안 무조건부 임금분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무조건부 분위회귀분석(unconditional quanti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할 것이다. 앞으

로 다루겠지만 무조건부 분위회귀분석은 다양한 조건변수의 값을 현재 상황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분석을 실시하므로 관측시점에서 임금분위별 임금효과의 차이가 실제로 존재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노동조합의 임금불평등 효과를 보다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지니계수로 변환하여 기술할 것이다. 후술하겠지만 임금분포에 미치는 부산물

(derivative)을 분석하는 recentered influence function(RIF) 회귀분석을 활용하면 우리는 노동조합

이 연도별 지니계수에 미치는 영향을 효과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

[그림 2] 본 연구의 분석틀 및 분석방법

Ⅲ. 연구방법

1. 자료원 및 연구표본

본 연구는 1998년부터 2014년까지 한국노동패널조사 1-17차년도 자료를 이용한 관찰연구이다.

한국노동패널은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한국의 5,000가구와 가구에 속한 13,321명(15세 이상)을 대상

으로 1년에 1회씩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17차년도까지 69%의 표본유지율을 기록하고 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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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한국노동패널은 1차년도부터 모든 임금근로자의 가구특성과 경제활동 전반에 대해 조사하고 있

을 뿐 아니라 노동조합 가입여부에 대한 설문을 담고 있어서 본 연구에서의 가설을 검정하기에 적

합한 자료로 판단하였다.

연구표본은 1998-2014년 동안 주된 일자리에서 근무한 적이 있는 15-64세 임금근로자의 관측값

으로 노동조합 가입여부, 임금수준 등 분석에 사용된 변수들에 대해 결측이 없는 71,759개 표본이

다. 이들은 총 12,135명의 임금근로자의 반복관측값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개인당 약 5.9개의 관찰

치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한국노동패널은 조건부 응답확률 및 추출률 등을 고려한 이후 조사표본

이 연도별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를 대표할 수 있도록 횡단면 가중치를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에

서 모든 분석은 연단위로 실시되었으며 횡단면 가중치(1-11차년도 98년도 가중치, 12-17차년도 09

년도 가중치)가 적용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모든 연구표본은 독립적인 관측값으로 간주되었다.

2. 변수측정

임금분위별 노동조합 조직율의 변화추이를 기술하기 위한 분석에서 노동조합 가입여부는 ‘당신

은 현재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계십니까?’라는 질문에 ‘예’ 또는 ‘아니오’로 응답한 설문을 사용하였

다. 이중노동시장 관련지표는 연도별 1) 비정규근로자 비율, 2)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비율, 3)

300인 이상 사업장 정규직 대비 30인 미만 사업장 비정규직 임금비율을 사용하였다. 비정규근로자

는 2014년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사용한 근로형태별 분류기준을 바탕으로 한시적근로자, 시간제근

로자, 비전형근로자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1) 하지만 한시적근로자와 비전형근로자는 성격상 명확

한 구별이 어려워 동일범주로 분류하였다. 한편 한국노동패널에서는 비전형근로의 많은 부분을 차

지하는 파견·용역, 독립도급 및 가내근로에 대한 조사가 5차년도(2002) 이후에서야 이루어졌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 특히 1998-2003년 기간 동안 비정규근로자 비율이 과소측정되었을 가능성이 높

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조사대상자 스스로 자신의 직업을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

으로 응답한 설문조사 결과를 함께 기술하였다. 이 설문은 3차자료(2001)를 제외하고 전체 기간 동

안 측정되었다.

노동조합 임금불평등 효과의 변화추이를 기술하기 위한 분석에서 종속변수는 연도별 조건부 및

무조건부 임금분포이다. 임금근로자의 자가보고를 통해 측정된 월 명목임금은 분석 기간 동안의

소비자물가지수(2010년 기준)로 조정되어 월 실질임금으로 환산되어 사용되어졌다. 노동조합의 임

금불평등 효과를 추정하기 위한 모든 분석과정에서는 대상자의 개인 특성요인(연령, 연령2, 성별,

결혼상태, 가구주 여부, 교육수준)과 근로 특성요인(고용형태, 근로시간, 근속년수, 사업장규모, 직종

분류)이 교란변수로 분석에 포함되었다. 이때 근로시간은 주당 평균근로시간을 뜻하며, 근속년수는

1) 본 연구에서 한시적근로자는 임시직 또는 상용직으로 분류되나 1개월 미만의 계약조건이거나, 1년 미만의
계약조건으로 계속고용을 기대할 수 없을 경우로 정하였고, 시간제근로자는 파트타임·아르바이트로 일하
거나,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 보다 적은 시간동안 일하거나, 임금이 시간 단위로 지급되는 경우로
정하였으며, 비정형근로자는 일용직이거나, 파견 또는 용역근로이거나, 독립도급업 또는 가내근로자로 정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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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된 일자리에 취업한 해로부터 현재까지의 시간을 년 단위로 측정한 것이다. 사업장규모는 현재

일자리의 전체 종업원 수로 약 15-25%의 연구표본에서 잘 모르겠다고 응답하였거나 무응답으로

처리되었다. 이들은 직장의 규모를 확인할 수 없는 비정형근로자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본 연구에

서는 이를 독립적 범주로 구분하였다. 직종분류는 전체자료의 연도별 비교가 가능하도록 표준직업

분류 5차년도(2000년코드)를 사용하여 재분류하였으며 빈도와 유사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5개

범주로 구분하였다.

3. 분석전략

본 연구에서 노동조합이 임금분포에 미치는 영향은 분위회귀분석과 RIF 회귀분석을 통해 추정하

였다. 두 가지 방법은 대표통계량이 중심부에 위치하지 않는 비대칭적 분포에 대하여 보다 효과적

인 분석을 가능하게 하는 통계학적 방법론이다. Koenker와 Bassett(1978)에 의해 최초로 제안된 분

위회귀분석은 선형회귀분석과 달리 회귀계수를 추정하는데 독립변수에 대한 종속변수의 조건부 평

균(conditional mean) 대신 조건부 분위값(quantile)의 변화량을 사용한다. 연구자는 임금과 같이 우

측으로 늘어진(skewed) 분포에 대한 독립변수의 영향을 추정하기 위해 10분위, 50분위, 95분위 등

적합한 분석위치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조건부 평균을 바탕으로 하는 선형회귀분석 보다 유연한

분석이 가능하다. 또한 분위회귀분석은 회귀계수 추정을 위하여 최소자승법을 사용하는 대신 잔차

의 절대값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사용하므로 잔차에 대한 엄격한 가정을 요구하지 않는다. 따라서

분위회귀분석에서 임금변수는 정규성 가정을 위해 굳이 로그-변환을 시키지 않아도 된다. 이는 해

석상에 편리함을 줄 뿐 만아니라 수리적으로도 정확성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Hao &

Naiman, 2007).

RIF 회귀분석은 이와 달리 범함수(statistical functional)를 사용하여 반드시 대칭적이지 않은 경

험적 분포에 대하여 독립변수의 영향을 추정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범함수[T(·)]란 누적분포(F)를

알고 있을 때 요약통계량(θ)을 산출할 수 있게 하는 함수로 평균(μ), 분산(σ2), pth 분위값(vp), 지니

계수(G)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은 범함수식이 잘 알려져 있다(Essama-Nssah & Lambert, 2011). 결

국 우리는 임금분포를 경험적으로 알고 있을 경우 다음과 같은 요약측정값을 손쉽게 구할 수 있다.

θ = T(F)

μF = Tμ(F) = ∫xf(x)dx

σ2F = Tσ2(F) = ∫(x-μ)2(x)dx

vp = Tvp(F) = F-1(p)

G = TG(F) = (1/μF)∫F(x)[1-F(x)]dx

하지만 1913년 프랑스 수학자 René Gâteaux는 경험적 분포에 극미량의 오차(δx)가 포함되었다면

범함수를 통한 추정은 정확할 수 없음을 증명하였다. 따라서 통계학적 관점에서 δx는 T(F)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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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한 요약통계량의 강건성을 저해하는 부산물(directional derivative)로 간주된다. 그러나 다른 한

편으로 정책효과와 불평등을 연구하는 사회학자에게 δx는 전체분포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된 고마운 함수로 이해되었으며 이에 보다 적극적인 의미에서 influence function이라고 불리우

게 되었다. Influence function은 분포함수(F)에 발생한 매우 작은 혼란으로 분포통계량[T(F)]에 미

치는 영향으로 해석된다. 예를 들어, F(y)를 임금에 대한 누적확률밀도함수라 하고, Tvp(·)와 TG(·)

를 분위값과 지니계수에 대한 범함수라고 하고, H(y)를 노동조합과 관련된 정책이 적용된 이후 변

화된 오염분포(contaminated distribution)라고 하자. 이 경우 우리는 노동정책을 통해 변화된 분포

상의 변화(Fy→Hy)를 다음과 같은 influence function(∇TFy→Hy)으로 표현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특정 노동정책이 전체 임금분위 또는 지니계수에 미치는 영향을 계량적으로 검정할 수 있게 된다.

Firpo 등(2009)은 이와 같은 influence function에 약간의 변형을 더한 recentered influence

function[RIF(y;T;F) = T(F) + IF(y;T;F)]에 대한 선형회귀분석을 통해 독립변수(x)가 임금 등의

분포함수[F(y)]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RIF 회귀분석의 장점은 노동조합

가입과 같이 개인적 수준에서 발생한 독립변수(x)의 변화가 전체 임금분포에 미치는 영향을 계산

할 수 있다는 점에 있다. Firpo 등(2009)은 특별히 RIF 회귀분석을 T(F)=F-1(p)에 적용하는 것을

무조건부 분위회귀분석이라고 명명하였다. 따라서 다수의 문헌에서 Koenker와 Bassett(1978)의 분

위회귀분석은 조건부 분위회귀분석으로 불리우고 있다(Killewald & Bearak, 2010; (Fournier &

Koske, 2012).

Firpo 등(2009)에 따르면 무조건부 분위회귀분석을 통해 추정된 회귀계수(unconditional quantile

coefficient, UQC)는 조건부 분위회귀분석을 통해 추정된 CQC의 가중평균값(weighted average)이

다. 이는 CQC와 UQC가 해석상에 약간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뜻한다. 예를 들어, 저임금분위

에서 높은 CQC가 관찰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저임금근로자에서 노동조합의 임금효과가 높은 것으

로 해석될 수 없다. 이는 모든 공변량이 일정하다는 가정하에서 조건적으로 성립하는 사실이기 때

문이다(Killewald & Bearak, 2010). 그러나 저임금분위에서 높은 UQC가 관찰되었다면 이는 저임금

근로자에서 높은 노동조합 임금효과가 존재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RIF 회귀분석에서 사용되는 임

금분포는 공변량의 변화에 의존하지 않는 무조건적 분포이기 때문이다(Killewald & Bearak, 2010).

결국 본 연구에서 CQC는 모든 개인적 또는 근로 특성이 일정하였을 때 노동조합 비가입자와 비교

하여 노동조합 가입자에게 기대되는 임금분위별 임금변화량으로 해석된다(Fournier & Koske,

2012). 반면 UQC는 해당년도의 인구학적 특성과 근로특성을 있는 그대로 둔 전체 임금분포에서

노동조합 조직률이 1% 증가하였을 경우 기대되는 임금분위별 임금변화량으로 해석된다(Fournier

& Koske, 2012).2) 또한 본 연구에서는 노동조합이 전체 임금분포의 불평등수준에 미치는 효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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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RIF 회귀분석을 TG(F) = (1/μF)∫F(x)[1-F(x)]dx 에 적용한 결

과를 기술하였다. 이는 노동조합 가입에 따른 분포상의 작은 변화가 해당년도의 임금불평등에 미

치는 영향으로 해석할 수 있다(Alejo et al., 2014).

Ⅳ. 연구결과

1. 연구표본의 일반적 특성

1998년부터 2014년까지 연구표본의 일반적 특성을 보여주는 기초통계량은 <표 1>]에 기술되어

있다. 먼저 개인적 특성을 살펴보면 2000년 이후 임금근로자의 고령화와 고학력화가 두드러졌다.

우리나라 임금근로자의 평균연령은 최근 16년 동안 4세 증가하였으며(37.2세→41.2세), 대재이상 고

학력자의 비율은 24.8% 증가하였다(35.3%→60.1%). 근로특성에 대해서는 평균 근로시간의 감소(49

시간→42시간)가 눈에 띄는 변화로 관찰되었다. 또한 직종별 고용율의 변화 보다는 사업장 규모에

따른 고용변화가 보다 두드러지는 현상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전체 대비 300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 비율은 1998년 21.6%에서 2014년 18.6%로 3.0% 감소하였다. 한편 연구기간 동안 명목임금

과 실질임금의 평균, 표준편차 및 사분위값은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임금분위별 노조조직율의 변화추이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통해 측정한 노동조합 조직률은 1998년 15.2%에서 2014년 10.7%로 꾸준한

감소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고용노동부(2014)에서 공식집계한 조직률보다 약간 높은 것이나

전반적 추세를 비교하는데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3) <표 2>는 노조조직률을 임금분위별로

구분하여 요약한 것이다. 전체적으로 임금분위별 노조조직률은 상위 임금분위에서 높았으나

1998-2014년 기간 동안 이 추세는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상위 25% 임

금소득자의 노조조직률은 1998년 20.5%에서 19.6%로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으나, 하위 25% 임금

소득자의 노조조직률은 1998년 8.3%에서 4.8%로 거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특히 상위 10%

임금소득자의 노조조직률은 관찰기간 동안 오히려 증가하였는데(16.8% → 26.3%), 이는 중위 임금

소득자의 노조조직률 감소추세와 비교하여 특이할만한 것이다[그림 2-A].

2) 따라서 CQC와 UQC로 추정한 독립변수의 임금효과는 종종 서로 다른 값을 가질 수 있다. 이에 대한 보
다 상세한 논의는 Firpo 등(2009), Killewald와 Bearak(2010), Fournier와 Koske(2012) 등을 참조하기 바란다.
3) 고용노동부와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서 공식집계한 1998-2014년 노동조합 조직률과 비정규
직 비율은 다음과 같다.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노조조직률, % 12.6 11.9 12.0 12.0 11.6 11.0 10.6 10.3 10.3 10.8 10.5 10.1 9.8 10.1 10.3 10.3 -

비정규직비율, % - - - 26.8 27.4 32.6 37.0 26.6 35.5 35.9 33.8 34.9 33.3 34.2 33.3 32.6 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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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연구표본의 일반적 특성

자료: 한국노동패널 1998-2014년

약어: SD, 표준편차; IQR, 사분위범위

1998 2000 2002 2004 2006 2008 2010 2012 2014
표본크기, 명 3873 3486 3711 4069 4137 4162 4788 4874 4664
개인 특성

연령, 평균(SD), 년 37.2
(10.6)

37.6
(10.7)

38.4
(10.9)

38.5
(10.8)

39.2
(10.7)

40.2
(10.9)

39.9
(10.5)

40.5
(10.9)

41.2
(11.0)

여성, % 37.0 39.4 40.7 40.7 39.9 40.4 40.1 40.4 39.9
결혼상태, %
미혼 27.2 28.8 28.9 30.7 30.8 30.2 28.1 28.3 26.8
유배우 68.0 66.4 65.6 63.6 62.6 63.0 65.4 65.3 66.8
이혼/별거/사별 4.8 4.8 5.5 5.8 6.6 6.8 6.5 6.4 6.4
가구주, % 55.5 51.9 50.2 51.2 53.0 54.1 56.5 56.5 58.5
교육수준, %
중졸 이하 22.9 23.5 23.0 18.8 17.3 15.8 13.0 10.9 9.0
고졸 이하 41.8 40.2 37.5 35.5 33.5 32.1 32.4 32.3 30.9
대재 이상 35.3 36.3 39.4 45.7 49.1 52.2 54.6 56.8 60.1
근로 특성
고용형태, %
정규근로 - - 68.0 72.2 75.3 81.4 80.3 80.4 80.0
시간제근로 - - 5.6 5.4 4.5 5.1 5.8 6.4 7.3
한시적·비정형근로 - - 26.4 22.4 20.2 13.5 13.8 13.2 12.7
고용형태(자가분류), %
정규직 76.7 - 78.6 73.4 70.5 70.0 67.3 65.9 66.5
비정규직 23.3 - 21.4 26.6 29.5 30.0 32.8 34.1 33.5

근로시간, 평균(SD), 시간 49.3
(15.1)

50.1
(15.2)

48.8
(14.4)

47.8
(14.6)

46.6
(13.7)

46.0
(12.2)

44.9
(10.5)

43.2
(10.6)

42.4
(10.2)

근속년수, 평균(SD), 년 5.9
(7.2)

5.2
(6.7)

5.1
(6.7)

5.5
(7.0)

5.7
(7.1)

6.0
(7.3)

6.0
(7.1)

6.1
(7.2)

6.6
(7.4)

사업장 규모, %
모르겠음 또는 무응답 25.2 20.8 19.0 18.4 15.9 15.2 15.8 15.4 15.6
30인 미만 33.5 38.5 42.2 38.7 38.5 41.0 41.3 41.0 41.3
30-299인 19.8 22.0 21.3 21.3 21.6 22.5 23.3 23.7 24.6
300인 이상 21.6 18.6 17.5 21.6 24.0 21.3 19.6 19.8 18.6
직종분류, %
고위임직원·관리·전문가 15.4 14.4 15.0 16.0 16.9 17.5 18.3 18.3 19.0
기술공·준전문가·사무직 29.9 28.0 28.7 30.5 31.2 30.3 30.1 30.7 32.3
서비스직·판매종사자 13.6 12.8 14.1 14.5 12.9 14.3 15.0 16.2 15.2
농어업·기능원·장치조립 30.0 31.6 28.6 26.9 27.1 26.4 25.9 24.6 22.9
단순노무종사자 11.1 13.2 13.6 12.1 11.9 11.4 10.6 10.2 10.6
노동조합 임금효과
노동조합 가입, % 15.2 13.8 10.7 10.8 11.2 10.7 9.6 9.8 10.7
월임금, 만원

명목임금, 평균(SD) 111.9
(65.3)

110.7
(63.8)

132.2
(80.1)

161.2
(104)

181.6
(82.5)

198.4
(154)

208.4
(129)

228.3
(143)

245.3
(157)

실질임금, 평균(SD) 14.9
(8.7)

48.1
(27.7)

47.2
(28.6)

44.8
(28.8)

82.5
(62.8)

42.2
(32.7)

69.5
(42.9)

103.8
(64.8)

188.7
(120.5)

실질임금, 중위(IQR) 13.3
(9,20)

43.5
(28,63)

39.3
(29,57)

38
(25,56)

68.2
(45,105)

34.0
(21,53)

60.0
(40,87)

90.9
(59,136)

153.8
(115,231)



- 12 -

<표 2> 임금분위별 노조조직률 변화추이

자료: 한국노동패널 1998-2014년

주: 빈도 추정을 위한 모든 결과 값에는 횡단면가중치가 적용되었음.

노동조합 조직률이 왜 상위임금근로자에게 한정하여 점차 집중되고 있는지를 밝히는 것은 본 연

구의 범위를 넘어서는 일이다. 하지만 이중노동시장 지표에 대한 [그림 2-B]를 함께 보았을 때

1998년 이후 두드러진 노동시장의 이중화 경향은 이에 대한 설명의 일부분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

로 보인다. [그림 2-B]에 따르면 2000년대 이후 비정규직 비율(자가응답 기준)은 지속적으로 증가

하고 있는 반면(23.3% → 33.4%),4) 300인 이상 사업장 정규직 대비 30인 미만 사업장 비정규직 임

금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38.5% → 22.9%). 이는 근로조건이 소속 기업 내 규칙에 의해

결정되는 1차 내부노동시장과 시장의 원리가 규제 없이 관철되는 2차 외부노동시장으로의 분화가

2000년대 이후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이와 같은 분절체제가 300인 이상 사업장 정규직근로자와 30

인 미만 사업장 비정규직근로자의 임금격차로 드러나고 있음을 뜻한다. 노동조합의 결성이 2차 외

부노동시장 환경에서 쉽게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이와 같은 노동시장의 이중

화 경향은 앞으로도 노동시장을 중상위임금 대기업 노조부문과 저임금 중소기업 비노조부문으로

구별시킬 가능성이 높다. 이는 1998-2014년 한국사회에서 관찰되는 임금분위별 노조조직률의 차이

를 적절하게 설명하는 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Milton Friedman이 우려했던 노동조합의 불평등 증

가효과를 발생시키는 전제조건이 된다.

4) 2000년대 이후 우리나라에서 비정규직 비율의 증감여부는 논란이 많다. <표 1>에 따르면 한국노동패널에
서 비정규직 비율은 2002-2014년 기간 동안 12% 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32.0% → 20.0%), 경제
활동인구조사를 통해 집계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이 시기 비정규직 비율은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여
30% 초반으로 수렴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각주 3 참조). 한편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보도자료
(2013)에 따르면 우리나라 비정규직 비율은 2000년 58.4%에서 2013년 45.9%로 12.5% 감소하였으나 절대규
모는 7,578명에서 8,143명으로 증가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연도
노동조합 조직률, %

전체 0.0-0.1 0.1-0.2 0.2-0.3 0.3-0.4 0.4-0.5 0.5-0.6 0.6-0.7 0.7-0.8 0.8-0.9 0.9-1.0
1998 15.2 5.0 9.9 8.3 11.4 15.1 26.2 24.5 20.5 23.3 16.8
1999 12.3 1.9 4.0 8.0 8.7 11.3 9.4 15.6 20.6 26.2 23.1
2000 13.8 2.8 5.7 8.1 8.7 13.7 14.3 20.3 17.9 29.7 21.9
2001 12.0 2.4 5.8 6.5 10.3 11.0 13.0 14.3 17.1 22.9 20.6
2002 10.7 1.3 4.7 2.1 7.0 10.9 10.8 14.2 19.2 18.9 21.8
2003 11.9 2.2 3.9 3.6 5.7 10.1 11.0 23.1 17.4 27.8 24.6
2004 10.8 0.5 2.4 4.6 7.7 5.9 9.4 14.1 17.1 26.3 22.4
2005 11.5 1.3 2.7 2.5 4.5 6.1 8.4 17.4 21.2 24.1 29.6
2006 11.2 1.7 2.7 0.8 6.3 4.9 14.1 13.2 21.8 27.0 25.9
2007 10.9 1.5 1.4 1.9 5.0 7.1 12.8 13.1 15.4 23.2 28.4
2008 10.7 1.6 0.6 3.7 2.3 7.2 9.4 20.6 20.3 22.9 27.0
2009 11.2 1.4 3.0 1.8 4.2 9.6 12.0 14.1 19.6 23.0 28.4
2010 9.6 0.4 2.1 0.9 2.8 7.2 8.7 15.2 16.2 24.5 25.2
2011 9.8 1.1 2.2 4.1 3.5 4.4 6.0 11.9 23.3 22.8 22.5
2012 9.8 2.5 1.2 2.5 4.8 6.6 5.4 14.0 15.3 21.2 25.7
2013 10.3 0.9 1.7 2.3 5.5 6.0 16.1 11.9 17.8 21.3 26.3
2014 10.7 1.7 1.2 4.8 4.9 6.4 12.8 11.1 19.6 19.0 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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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임금분위별 노조조직률 및 이중노동시장 관련지표 변화추이 (한국노동패널
1998-2014)



- 14 -

3. 임금분위별 조건부 노조임금효과의 변화추이

<표 3>은 1998-2014년 동안 임금분위별 조건부 노조임금효과의 변화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우

선 전체 임금근로자의 로그-실질임금에 대해 선형회귀분석(최소자승제곱방법)을 적용한 결과는

<표 3>의 가장 우측 열에 기술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노동조합의 한계임금효과는 2003년부터 유

의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적 특성과 근로특성을 일정하게 통제하였을 때 노동조합 가입은 비

가입자와 비교하여 2003년 1.06만원(β 0.062, SE 0.03, p .015, e0.062=1.06), 2010년 1.14만원(β 0.129,

SE 0.09, p <.001, e0.129=1.14), 2014년 1.10만원(β 0.092, SE 0.03, p .001, e0.062=1.10)의 실질임금을

상승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건부 분위값의 변화량에 근거하여 실질임금에 대해 분위회귀분석을 적용한 임금분위별 노동조

합의 한계임금효과는 좌측 첫 번째에서 아홉 번째 열에 기술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노동조합의

조건부 임금효과는 2003-2008년도에는 0.4-0.6 구간에서 최고점을 기록한 후 감소되는 역U자형 모

양을 보였으나, 2009년 이후에는 0.9 임금분위에서 최고점이 기록되는 쌍봉형 모양으로 기본 패턴

의 변화가 관찰되었다. 이에 따라 노동조합 한계임금효과의 변화추이는 임금분위별로 다르게 나타

났다. 예를 들어, 하위 10% 임금근로자의 조건부 노조임금효과는 1998년 0만원(β -0.177, SE 0.31,

p .572)에서 12.2만원(β 12.216, SE 4.53, p .007)으로 상승한 반면 상위 10% 임금근로자의 조건부

노조임금효과는 1998년 0만원(β -1.171, SE 0.90, p .194)에서 30.2만원(β 30.207, SE 8.24, p <.001)

으로 보다 크게 상승하였다. 특히 2011년 이후 상위 10% 임금근로자의 조건부 노조임금효과는 중

위임금근로자에서 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그림 3-A), 이는 일반적인 OECD 국가에서 노동조

합의 한계임금효과가 중위 임금분위에서 가장 크게 나타나는 것을 고려하였을 때 주목할만한 결과

로 평가된다(Fournier & Koske, 2012).

한편 중앙단체교섭능력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여겨지는 초기업노조 조합원수 비율[(초기업조합

원수/전체조합원수)x100]은 공식집계를 시작한 2003년 이후 꾸준히 상승하고 있어(31.3% →

55.7%), 동일기간 증가한 조건부 노조임금효과의 상승추세를 일부 설명하고 있다. 여기서 초기업노

조란 산별노조, 지역별·업종별 노조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고용노동부, 2011; 고용노동부,

2014). 기업별 단체교섭능력과 관련하여 노사분규발생건수 및 근로손실일수는 1998-2014년 동안 지

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여 조건부 노조임금효과의 상승추세와 뚜렷한 연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

다.5) 하지만 2006년 이후 사업장 규모별로 노사분규건수 비율을 살펴보면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

우 2006년 13.0%에서 2014년 9.9%로 감소한 반면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2006년 48.6%에서

2014년 53.2%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2007년 정도부터 두드러진 임금분위별 조건부 노조임금효과

의 변화추이를 일부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

5) 고용노동부(노사분규통계)에서 공식집계한 1998-2014년 노사분규건수 및 근로손실일수는 다음과 같다.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노사분규건수 129 198 250 235 235 322 462 287 138 115 108 121 86 65 105 72 111

근로손실일수 1452 1366 1894 1083 1580 1299 1199 848 1201 536 809 627 511 429 933 638 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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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임금분위별 조건부 노조임금효과의 변화추이

자료: 한국노동패널 1998-2014년

주: 회귀계수(표준오차). 회귀계수는 0.1-0.9 분위에서 조건부 분위회귀분석(실질임금)을 통해 추정하였으
며, 전체에서는 선형회귀분석(로그-임금)을 통해 추정하였음. 모든 분석에는 개인 특성요인(연령, 연령2, 성별,
결혼상태, 가구주 여부, 교육수준)과 근로 특성요인(고용형태, 근로시간, 근속년수, 사업장규모, 직종분류)이
교란변수로 포함되었으며, 횡단면 가중치가 적용되었음.
약어: *p <.05; †p <.01, ‡p <.001; OLS, 최소자승제곱법

4. 임금분위별 무조건부 노조임금효과의 변화추이

노동조합이 1998-2014년 기간 동안 무조건부 임금분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기 위

한 RIF 회귀분석의 결과는 <표 4>에 기술되어 있다. 이중 무조건부 분위회귀분석의 결과는 좌측

첫 번째에서 아홉 번째 열에 기술되어 있다. 시기적으로 노동조합의 임금효과는 2002년 이후 유의

연도
조건부 노동조합 임금효과

0.1 0.2 0.3 0.4 0.5 0.6 0.7 0.8 0.9 전체
(OLS)

1998 -0.18
(0.31)

-0.00
(0.30)

-0.01
(0.31)

-0.07
(0.35)

0.29
(0.27)

0.19
(0.34)

-0.09
(0.39)

-0.78
(0.49)

-1.17
(0.90)

-0.018
(0.021)

1999 -0.29
(3.49)

1.61
(2.81)

3.87
(2.69)

4.62
(3.21)

8.12*
(3.50)

8.93†
(3.35)

7.24
(4.29)

4.01
(5.24)

0.76
(6.69)

0.033
(0.025)

2000 0.13
(1.11)

0.66
(0.95)

0.23
(1.03)

0.24
(1.03)

-0.03
(1.11)

-0.24
(1.04)

-1.06
(1.39)

-0.79
(1.96)

-3.57
(2.55)

0.008
(0.008)

2001 -1.13
(0.60)

-0.66
(0.64)

-0.25
(0.62)

-0.33
(0.67)

0.18
(0.56)

0.68
(0.90)

0.90
(1.05)

1.24
(1.04)

0.44
(1.74)

-0.001
(0.025)

2002 1.95*
(0.96)

2.00
(1.17)

1.76
(1.21)

1.34
(1.22)

1.99
(1.04)

2.63
(1.51)

2.02
(1.32)

2.73
(1.45)

3.03
(2.66)

0.037
(0.026)

2003 1.78
(1.12)

2.96†
(0.94)

4.26‡
(0.89)

4.97‡
(1.01)

4.51‡
(1.05)

3.70†
(1.16)

3.37*
(1.39)

2.13
(1.98)

2.03
(2.24)

0.062*
(0.025)

2004 2.69*
(1.22)

4.22‡
(0.93)

4.97‡
(1.01)

5.05‡
(1.16)

4.25‡
(1.03)

5.56‡
(1.10)

5.34‡
(1.23)

3.40
(1.91)

-2.88
(3.19)

0.061*
(0.26)

2005 3.76*
(1.52)

8.92‡
(1.36)

10.50‡
(1.20)

10.49‡
(1.33)

10.36‡
(1.51)

10.62‡
(1.46)

6.77‡
(1.85)

6.65†
(2.20)

0.40
(2.96)

0.083†
(0.024)

2006 2.83
(2.19)

8.82‡
(2.21)

10.81‡
(1.63)

11.82‡
(1.53)

13.73‡
(2.07)

13.89‡
(1.71)

13.66‡
(2.57)

13.21‡
(2.86)

16.37†
(4.89)

0.092†
(0.027)

2007 7.60†
(2.26)

9.68‡
(1.88)

13.12‡
(1.45)

13.08‡
(1.79)

16.35‡
(1.79)

19.60‡
(2.02)

18.16‡
(2.15)

12.14‡
(2.85)

7.22
(3.67)

0.127‡
(0.028)

2008 4.91‡
(1.09)

7.28‡
(0.77)

8.10‡
(1.06)

8.19‡
(1.06)

9.39‡
(1.09)

10.39‡
(1.31)

7.43‡
(1.26)

9.34‡
(1.48)

9.35‡
(2.07)

0.150‡
(0.028)

2009 3.76*
(1.91)

6.60‡
(1.38)

10.80‡
(1.43)

13.67‡
(1.41)

12.84‡
(1.43)

17.30‡
(1.76)

15.87‡
(1.81)

16.39‡
(2.70)

20.85‡
(3.28)

0.117‡
(0.026)

2010 7.82‡
(2.10)

10.08‡
(1.94)

10.43‡
(1.52)

10.01‡
(1.21)

14.99‡
(1.69)

14.15‡
(1.81)

14.49‡
(2.27)

11.00‡
(2.64)

11.03‡
(2.84)

0.129‡
(0.025)

2011 4.16†
(1.26)

5.11‡
(1.17)

7.29‡
(1.35)

7.10‡
(1.38)

8.33‡
(1.02)

8.71‡
(1.77)

8.50‡
(1.48)

8.28‡
(2.19)

9.75†
(2.99)

0.063*
(0.026)

2012 6.74†
(2.21)

8.19†
(2.63)

7.99†
(2.55)

9.58‡
(2.29)

12.37‡
(1.93)

14.22‡
(2.89)

13.07‡
(3.03)

9.15*
(3.88)

20.28†
(6.84)

0.074†
(0.027)

2013 12.88*
(5.01)

16.56‡
(4.59)

24.13‡
(3.72)

22.35‡
(4.23)

22.38‡
(4.50)

25.23‡
(4.81)

27.72‡
(5.63)

49.76‡
(7.46)

43.03‡
(6.78)

0.105‡
(0.026)

2014 12.22†
(4.53)

17.27‡
(4.93)

20.00‡
(4.26)

25.45‡
(4.58)

21.52‡
(3.77)

29.67‡
(5.12)

27.97‡
(4.46)

21.50†
(6.24)

30.21‡
(8.24)

0.092†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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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추이

P1: 초기업노조 조합원수 비율, P300: 300인 이상 사업장 노사분규건수 비율,

P50-299: 50-299인 사업장 노사분규건수 비율, P49: 50인 미만 사업장 노사분규건수 비율

[그림 3] 임금분위별 조건부 노조임금효과 및 단체교섭 관련지표 변화추이
(한국노동패널 1998-2014, 고용노동부 2003-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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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임금분위별 무조건부 노조임금효과 및 노동조합의 임금불평등효과의 변화추이

자료: 한국노동패널 1998-2014년

주: 회귀계수(표준오차). 회귀계수는 0.1-0.9 분위에서 무조건부 분위회귀분석(실질임금)을 통해 추정하였으
며, 지니계수에서는 RIF 회귀분석(실질임금)을 통해 추정하였음. 표준오차와 p값은 붓스트랩(bootstrap) 방법
을 통해 산출하였음. 모든 분석에는 개인 특성요인(연령, 연령2, 성별, 결혼상태, 가구주 여부, 교육수준)과 근
로 특성요인(고용형태, 근로시간, 근속년수, 사업장규모, 직종분류)이 교란변수로 포함되었으며, 횡단면 가중
치가 적용되었음.
약어: *p <.05; †p <.01, ‡p <.001

해졌으며 이후 시간적 경과에 따라 그 효과는 더욱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2002년 임

금분포에서 노동조합 조직률이 1% 상승될 경우 중위임금근로자의 실질임금은 3.2만원(β 3.222, SE

1.606, p .045) 상승할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2014년 임금분포에서 대해서는 17.8만원(β 17.804, SE

5.784, p .002)의 임금상승이 기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분위별로 살펴보았을 때 노동조합의

연도
무조건부 노동조합 임금효과

0.1 0.2 0.3 0.4 0.5 0.6 0.7 0.8 0.9 지니
계수

1998 0.19
(0.22)

0.18
(0.32)

-0.02
(0.34)

0.28
(0.41)

-0.48
(0.34)

0.11
(0.54)

-0.37
(0.62)

-1.13
(0.78)

-3.26†
(1.22)

-0.034†
(0.012)

1999 1.78
(2.29)

-0.19
(3.11)

0.64
(3.29)

1.57
(3.35)

3.79
(4.02)

15.76†
(5.93)

17.48*
(7.31)

11.82
(8.34)

2.24
(15.90)

-0.027*
(0.012)

2000 1.10
(0.79)

0.90
(0.91)

1.43
(1.21)

1.51
(1.40)

1.71
(1.53)

2.21
(2.06)

0.71
(2.31)

0.74
(3.05)

-8.27
(5.37)

-0.041†
(0.013)

2001 -0.23
(0.56)

-0.19
(0.57)

-0.57
(0.63)

0.58
(0.68)

-0.09
(0.92)

0.08
(1.23)

1.99
(1.45)

3.61
(3.06)

-3.32
(3.75)

-0.011
(0.014)

2002 0.36
(0.74)

1.24
(0.93)

2.74†
(1.02)

2.56*
(1.24)

3.22*
(1.61)

3.84*
(1.76)

3.28
(1.93)

2.51
(4.36)

-5.48
(7.36)

-0.030*
(0.015)

2003 -0.49
(0.70)

0.53
(0.75)

2.45†
(0.86)

3.40†
(1.07)

4.33†
(1.40)

5.92‡
(1.34)

6.01*
(2.45)

5.32*
(2.49)

-0.71
(6.87)

-0.033*
(0.015)

2004 -0.01
(0.59)

1.01
(0.76)

1.75*
(0.84)

3.37†
(1.29)

4.38†
(1.52)

7.22†
(1.83)

8.14‡
(2.37)

17.03‡
(4.49)

1.72
(5.13)

-0.053‡
(0.013)

2005 -0.69
(0.81)

-0.15
(1.133)

1.27
(1.12)

4.51*
(1.90)

9.96‡
(1.78)

15.12‡
(2.76)

13.73‡
(3.18)

16.74†
(4.97)

11.29
(8.29)

-0.025
(0.015)

2006 -0.35
(1.38)

1.28
(1.44)

3.29*
(1.64)

6.89†
(2.01)

9.25‡
(2.20)

15.71‡
(3.95)

13.77†
(4.19)

31.91‡
(7.74)

19.71
(13.30)

-0.050*
(0.025)

2007 -0.21
(1.29)

2.12
(1.34)

4.49†
(1.62)

6.19†
(1.81)

7.03†
(2.23)

13.85‡
(3.18)

18.84‡
(4.34)

34.10‡
(8.00)

40.88*
(17.58)

-0.012
(0.046)

2008 -0.63
(0.85)

0.47
(0.73)

3.35‡
(0.88)

4.11‡
(1.08)

7.75‡
(1.56)

9.99‡
(1.17)

15.24‡
(3.04)

17.79‡
(4.12)

14.58
(7.73)

-0.004
(0.018)

2009 -0.22
(1.28)

1.96
(1.218)

3.55*
(1.61)

5.41†
(1.64)

11.88‡
(2.35)

11.95‡
(2.48)

22.38‡
(3.56)

22.28‡
(5.04)

33.67†
(11.48)

-0.002
(0.017)

2010 0.97
(0.76)

1.79
(1.26)

3.73†
(1.208)

4.46*
(1.98)

9.18‡
(2.45)

9.59‡
(2.58)

18.17‡
(3.76)

23.16‡
(5.90)

24.68†
(9.11)

-0.008
(0.017)

2011 -0.71
(0.84)

-0.15
(0.97)

0.44
(0.92)

1.90
(1.23)

6.85‡
(1.83)

13.16‡
(2.34)

16.31‡
(3.51)

15.45†
(4.64)

6.52
(6.81)

-0.017
(0.019)

2012 -1.43
(1.64)

0.57
(1.77)

2.66
(1.79)

5.48*
(2.57)

7.70†
(2.91)

14.15‡
(3.71)

17.26†
(5.82)

18.76*
(8.07)

17.61
(13.09)

0.016
(0.022)

2013 0.02
(2.46)

4.82*
(2.23)

9.03†
(2.90)

16.18‡
(3.53)

17.94‡
(4.05)

20.25†
(7.67)

37.75†
(12.74)

55.74†
(17.38)

60.68
(38.2)

-0.003
(0.019)

2014 1.19
(2.93)

10.80‡
(2.84)

12.75‡
(3.39)

16.34‡
(4.35)

17.80†
(5.78)

16.92†
(6.50)

36.99‡
(8.64)

27.15
(15.50)

39.86
(34.30)

-0.001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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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효과는 대체로 0.4분위 이상 중상위 임금근로자에서 유의하였으며 0.7-0.8 분위에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노동조합에 의한 임금상승효과는 저임금근로자와 고임금근로자에서

각각 다르게 나타났는데, 예를 들어, 하위 10% 임금근로자에서 노조임금효과는 1998-2014년 중 어

느 시기에서도 관찰되지 않았던 반면, 상위 10% 임금근로자에서 노조임금효과는 1998년 –3.3만원

(β -3.259, SE 1.22, p .004)에서 2014년 39.9만원(β 39.860, SE 34.30, p .249)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5. 노동조합 임금평준화 효과의 변화추이

노동조합이 전체 임금분포의 불평등 수준에 미치는 영향은 [그림 4]와 <표 4>의 가장 우측 열에

기술되어 있다. 시기적으로 보았을 때 노동조합은 1998-2006년 기간 동안 전체 임금근로자의 지니

계수를 0.01에서 0.053 정도 낮추는 유의한 임금평준화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β -0.053∼

-0.011, SE 0.012∼0.025, p <.001∼.414). 이 시기 우리나라 도시가구의 지니계수가 0.29-0.31 정도

였음을 감안하였을 때 이는, 2001년을 제외하면, 10-20% 정도의 불평등 감소효과를 나타내는 값이

다. 하지만 이와 같은 노동조합의 임금평준화 효과는 2007년 이후 크게 감소하여 통계학적 유의성

이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β -0.001∼0.016, SE 0.017∼0.046, p .371∼.947). 심지어 2012년에는,

비록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은 결과였으나, 노동조합이 전체 임금분포의 지니계수를 0.016 증

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β 0.016, SE 0.021, p .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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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노동조합이 임금분포의 지니계수에 미치는 영향의 변화추이

(한국노동패널 1998-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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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노동조합의 한계임금효과가 2006-2008년 이후 상위 10% 임금근로자에서 크게 증가한 것과

무관하지 않으며, 노동조합의 조직률이 중상위 임금근로자에게로 점차 이동한 결과로 설명될 수

있다. [그림 5]는 1998-2014년 기간 동안 임금분위별 CQC와 UQC의 변화추이를 보여주는 그래프

이다. 대략 2006년부터 CCQ와 UQC로 추정한 임금효과의 차이가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0.6 임금분

위 이하 근로계층에서는 CQC로 추정한 한계임금효과 보다 UQC로 추정한 실제 임금효과가 낮았

음을 알 수 있다. 이는 0.6분위 이하 근로계층의 노조조직률이 하락함에 따라 저임금근로자에게 불

리한 가중평균값이 적용되었음을 의미한다. 결국 중하위 임금근로자의 노조조직률 감소와 점차 상

위 임금근로자에게 집중되는 노조임금효과에 의해 2006년까지 유의했던 노동조합의 임금평준화 효

과가 소실되었음을 알 수 있다.

Ⅴ. 고찰 및 결론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노동조합이 전체 근로자의 임금을 균등화시키는 효과가 상당히 미약하

며, 향후 이중노동시장의 확대 경향과 함께 저소득 비노조부문의 임금을 하락시키는 불평등 증가

효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RIF 회귀분석모형에 따르면

2006년까지 노동조합은 전체 임금분포의 지니계수를 0.01∼0.053 정도 낮추는 임금평준화 효과를

가지고 있었으나, 2007년 이후 크게 감소하여 통계학적 유의성이 소실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7년 이후 상위 10%에 해당하는 고위 임금근로자에 대한 노동조합의 임금효과가 크게 증가하였

다. 이는 2000년대 후반 노동조합 조직률이 중상위 임금계층으로 점차 이동하고 중앙단체교섭을

기대하기 어려운 기업별 노조체계에서 임금분위별로 단체교섭능력이 파편화된 결과로 이해된다.

본 연구결과는 OECD 국가들에서 임금분위별 노조임금효과를 분석한 연구들과 비교하였을 때

매우 이례적인 결과로 받아들여진다. 일반적으로 단체협약을 적용받는 근로자 수와 임금분위별 노

조임금효과의 관계는 중위임금에서 최고값을 기록하고 상위 임금분위로 갈수록 점차 낮아지며(역U

자 모양), 이에 따라 최상위 임금분위에 있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Gosling & Machin, 1995; DiNardo et al., 1996). 예를 들어, 1983-1985년 미국에서 이루어

진 임금분위별 노조임금효과에 대한 연구에서 CQC는 임금분위가 증가할수록 낮아지는 우하향직선

으로 나타나며, UQC는 0.3분위에서 최고값을 기록한 이후 상위 임금분위로 이동할수록 급격히 감

소하는 양상을 보여주었다(Firpo et al., 2009). 우리나라를 포함한 6개 OECD 국가들(미국, 일본, 캐

나다, 오스트리아, 스위스, 칠레)에서 임금분위별 노조임금효과를 비교분석한 연구에서도 한국과 칠

레(노조조직률 1.8%)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UQC는 역U자형 또는 우하향직선 형태로 나타났다

(Fournier & Koske, 2012). 즉, 국외에서 이루어진 대부분의 연구들에서 노동조합은 주로 상위 임

금소득자에 의한 임금불평등을 완화시킴으로 전체 근로자의 임금을 평준화시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나라에서 2007년 이후 상위 임금근로자에 대한 노동조합의 임금효과가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한 현상은 상당히 우려할 만한 것이 아닐 수 없다. 1차 내부노동시장에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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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임금분위별 노동조합 임금효과의 변화추이 (한국노동패널 1998-2014)

CQR: 조건부 노조임금효과(조건부 분위회귀계수), UQR: 무조건부 노조임금효과(무조건부 분위회귀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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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이 주도하는 임금상승이 비정규직 등으로 구성된 2차 외부노동시장의 임금수준을 낮추는 방향

으로 작용할 경우 이는 저소득 임금근로자에게 근로여건을 더욱 취약하게 만들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이와 같은 추세가 지속되었을 때 우리나라에서 Milton Friedman이 우려한 파급효과가 점차

우세해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2007년 이후 노동조합의 임금효과가 상위 임금근로자에 한정하여 보다 유리하게 변화

된 원인은 무엇인가? 본 연구결과만으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은 가능하지 않으나 몇 가지 제도·

환경적 요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단기적으로는 2007년 7월부터 도입된 비정규직보호법

이 사업장 규모별로 다르게 적용되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비정규직보호법은 2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촉구하고 부당한 차별에 대한 보호를 규정한 제도이다. 하

지만 전체적으로 비정규직보호법을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된 비율은 20-3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Jones와 Urasawa(2014)의 분석에 따르면 사업장규모별로 비정규직보호법에 대

한 대응은 약간 다르게 나타났는데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주로 비정규근로자를 해고하는 선택

을 하였고,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주로 법안을 무시한 채 비정규직을 계속 고용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한 고용불안은 노동조합으로 하여금 비정규

직을 줄이는 대신 내부근로자의 임금을 상승시키는데 동의하게 하였고 그 결과 상위 임금분위에서

노조임금효과가 커진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둘째, 중기적으로는 2008년 우파정부의 집권과 노동조합의 성격변화가 단체교섭능력을 변화시킨

것으로 설명된다. 2008년 이명박 정부는 과거 정권과 달리 기업별 노사문제에 일일이 개입하지 않

는 방식을 고수하였으며, 이는 금융위기와 함께 노동조합의 단체교섭능력을 전반적으로 약화시킨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2000년 후반 초기업노조의 확대추세에도 불구하고 실제 초기업 단위

에서 협상이 이루어진 사례는 매우 드문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0년 노사관계 실태를 분석한 고

용노동부 보고서에 따르면 사용자는 초기업 단체교섭요구에 강하게 거부하고 있으며, 그나마 금속,

금융, 보건 등 일부 산업에서 진행해왔던 산별교섭도 2000년 후반에 들어 약화추세로 돌아섰다고

보고하고 있다(김동원 등, 2010). 이에 더하여 2000년 후반 민주노총 조합원 수 비율은 감소하는 반

면 미가맹 노동조합원의 비율이 급속히 증가하여 2013년 현재 20.7%까지 성장하였다(고용노동부,

2013).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매년 3월경 해당연도 임금요구안을 발표함으로 임금협상시 지켜야

할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 노조환경에서 표준임금률로 작용하여 임

금분산을 축소시키는 역할을 수행해왔다(강승복·박철승, 2014). 하지만 미가맹 노동조합의 증가는

이와 같은 연대임금정책이 더 이상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 경우 단체협

상은 기업수준으로 파편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결국 노동조합의 단체협상 능력은 대기업 노동조합

(중상위 임금근로자)에서 보다 유리하게 나타날 것이다.

현재 노동운동이 위기에 직면했다는 사실에 관해서는 대체적으로 동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

다. 다수의 연구자들은 조직률 하락, 정규직 이기주의 및 정규직-비정규직 갈등, 중앙과 현장의 괴

리, 노동운동의 사회적 고립 등을 지적한다(김동춘, 1995; 박태주, 2001; 은수미, 2007). 요약하면 노

동계의 대표성과 정당성을 노동운동의 위기로 바라보는 것이다. 본 연구는 현재 노동조합이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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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근로자를 임금분위별로 고르게 포함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체 근로자의 임금불평등

을 완화시키는 최소한의 사회정의에 기여하지 못함으로 대표성과 정당성의 위기에 동시에 직면하

였음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1970년대 산업화 초기로부터 1987년 노동자 대투쟁에 이르

기까지 한국사회에서 노동조합이 기여한 역사적 유산은 결코 과소평가될 수 없다(이종구 등, 2002;

노진귀, 2007). 우리사회에서 노동조합은 대중적 발언과 정치적 경로를 통해 공정한 분배의 중요성

을 끊임없이 역설해왔다. 하지만 최근 10년 동안 이와 같은 노동조합의 사회운동적 성격은 상당히

약화된 듯 보이며 점차 일반시민과 대중과 유리된 채 경제주의 노조운동에 국한하여 활동하고 있

다. 노동조합이 과거에 보여주었던 임금평준화 효과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Western과

Rosenfeld(2014)가 최근 주장한대로 공정한 분배에 대한 윤리적 규범을 일반 대중에게 확산시키는

사회운동적 노동운동을 보다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는 노동조합의 조직화 대상을 전통적인

노동계급을 넘어서서 비정규근로자, 실업자, 여성 및 일부 중간계층으로까지 확장한다든가 제도화

된 단체협상의 관행을 사회운동과 연관된 집합행동 양식과 결합하는 방식으로 실천이 가능하다.

또한 조합의 목표와 의제를 조합원 내부의 문제에 국한시키지 않고 사회적 정의와 관련된 문제들

로 확대하여 시민사회적 의제로 재구성하는 것이다(은수미, 2007). 현재 대부분의 노조 조합원이

중상위 임금근로자로 구성되어 있는 한 임금교섭에 충실한 경제주의 노조운동만으로는 더 이상 전

체 근로자의 분배적 정의에 기여할 수 없음을 노동계는 기억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2000년 후반에 들어 노동조합의 임금평준화 효과가 거의 사라졌으며 이는 노조조직률

과 노조임금효과의 임금분위별 차이에 기인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는 노동조합이 분배적 평등

에 기여한다는 일반적인 믿음과 비교하였을 때 예상하지 못한 결과이다. 한동안 우리 사회에서 노

동시장의 이중화 경향이 쉽게 변화되기 어렵다고 보았을 때 이와 같은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가능

성이 높다. 향후 노동조합이 임금불평등을 완화시키는 고유의 역할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노동운동

의 목표와 의제를 새롭게 재구성함으로 전통적인 노동계급을 넘어서는 이해관계의 재인식이 필요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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